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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aimsatestablishingminimum unit,limitingjoininglaborunion,
limiting collective bargaining, prohibiting collective action which aroused
controversyfrom enactingthecivilservicelaboractwiththecriticalview.
this study examines the civilservice laborunion actand the legislative
system ofKorean civilservicelaborunion andcomparing tothelegislative
system offoreigncountries.Throughthisstudyitisasfollowstheproblemsof
theexisting civilservicelaw areform measure.
First,itshould be decisively amended thatexisting legislative system
restricting the organization ofa unitofthe civilservice laborunion and
limitingjoininginassociation.
Itisinlargethatthereisnolegallimittoaform oforganizationofcivil
servicelaborunionexceptJapanoffivecountries.sothelimitoftheminimum
establishmentunitgoesagainstfreedom principleofestablishmentlaborunion.
butiftheestablishmentunitexcessivelyislimited,establishinglaborunion it
is notdesirable to establish laborunion in Eup,Myun,Dong because of
workingconditions.Moreoveritisverydifficulttofinditinforeigncountriesa
casethatisprescribedtolimit6rankofficertojointhecivilservice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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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ascivilofficersarelimitedtojoinaccordingtostafflevelandworktrait
infact,notstafflevelbutworktraitwillberestricted.
Secondcollectivebargainingwhichexistinglaborunionactofcivilservice
excessivelylimitsshouldbereform broadly.
collective bargaining things are pay,work environment,other working
conditionsbutaren'tpolicydecisions,organization,personalaffairs,compilation
ofthebudgetetc.Butitisnotrighttoexcludesomething thatisclosely
connectedwiththereform ofworkingconditionsofcivilofficersandeconomical
andsocialposition.
asyousaw theprecedentsofBritishandthe USA,thepurview ofthe
collectivebargainingofthecivilservicelaborunionshouldbeescalatelittleby
little.
Third.collectiveactionrightofthecivilservicelaboractlimits.althoughitis
obligedtolimitalabordisputetobepublicwelfareandinthecollectiveaction
ofcivilservicelaboract.but thereareenough meanstofitharmoniously
among publicwelfare, collective action ofcivilservice,previous announce
strikesystem,theordertoreturntoworketc,likethecasesoftheadvanced
countries,uniformly,deprivedofthecollectiveactionofcivilservicelaboract,
ifthey offendagainstthelaw,they haveto becriminalprosecution,Itis
againsttheminimum infringement, excessiveprohibitoftheconstitution, the
balanceofthebenefitandprotectionofthelaw ofthearticle37clause2
meanssuitability.Inshortitshouldberecognizedinthelimitinthefuture.

KKKEEEYYY WWWOOORRRDDD

PublicServant,PublicServant'slaborUnion,RighttoOrganize,
CollectiveBargaining, Collective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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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일반근로자는 단결권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단결권의 법적 승인은 근로자들이 단결체
를 통하여 대 사용자와의 교섭력 균형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약자
인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인바 근로자의 단결권은 오늘
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으며1)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일반공무원은 노동기본권이 전면
부인되고,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극소수의 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노동기본권
이 허용되는 범위를 지니고 있었다.2)
오늘날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선진 각국은 공무원 노동조
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신장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사용자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

1)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
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공
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에 위임하였다.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도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다만,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
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사실상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극히 일부분의 공무원 즉,현업부서에서 사실상 노무
에 종사하는 철도청,정보통신부,국립의료원 소속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였다.

2)1987년 6․ 29선언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민간부분의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
하게 전개 되었으며 그 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겪어
왔다.특히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 19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 ‘노사정대타협’에 따라 199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서립,1999년 7월1일부터는 교원노동조합의 활동을 법인해 주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이후 2004년 12월 공무원 노조법률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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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또한 우리나라의 ILO가입3)이후 ILO,OECD 등에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제도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및 권고를 해 오고 있는
바 공무원의 노동운동에 대한 기존의 법체계를 고수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4)
근래 공무원 연금법 개정사태와 하위직․기능직․고용직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개
방형직위 신설,성과급제 도입 등으로 촉발된 공무원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
여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
다)이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
간을 거쳐2006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이 법률은 입법 예고시부터
권리범위,조직형태,가입범위,단체교섭사항,단체교섭 구조,단체협약의 효력,노
조전임자급여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공무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법률에 대한 많
은 검토와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무원법의 기초 이론에 대한 고찰,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법과 외국의 노
동조합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현행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에 알아보기로 하겠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본 논문은 먼저 논의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동기본권과 공무원의
근로자성,공무원 법률관계의 법적성질,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해 학설을 통한 개념을 살펴보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현행법
의 타당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비교법적으로 독일,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
진국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 법제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이 논문은 대부분 논
문의 예에 따라서 문헌적 연구방법에 의존하기로 한다.이를 위하여 기존의 저서,
연구논문 등을 수집․분석하고,또한 관련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3)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ILO에 정식가입하여 회원국이 되었는바 그에 가입한다 함은 ILO헌장
상의 제의무를 공식적으로 수락한다는 국가의 국제적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최준섭․ 이수영,
「ILO와 국제노동기준」,중앙경제사,1992,121131쪽 참조).

4)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ILO의 국제 노동기준에 현저히 미달되어 ILO결사의자
유위원회는 1998년 2월 8일 노사정대타협 이후에도 우리 정부에 공무원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의 조
기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 하였다(ILO,311소 Reportofthecommittee
onFreedonofAssociation,CaseNo,1865,339쪽/최준섭외1,앞의책,1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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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공공공무무무원원원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 법법법제제제의의의 연연연혁혁혁

제제제111절절절 미미미군군군정정정시시시대대대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우리나라 근로자의 단결활동은 1919년의 정치범처벌
법,1924년의 치안유지법,1936년의 정치보호관찰령,1941년의 예비검속법등에 의하
여 극도로 탄압을 당하였다.미 군청은 1945년 10월 9일 법령 제11호에 의하여 이
들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다.그리고 곧이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생산시설에서
의 생산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조종위원회로 하여금 이들 사업
의 노동분쟁을 강제중재에 의하여 종결짓도록 하는 법령도 공포하였다.5)모처럼의
해방 입법을 맞아 노동운동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극심한 좌우대립의 혼란에 빠져 있었다.6)또한 미군정에 의하여
실시된 법령제정은 그 성격이 근로자의 단결활동의 보호를 위한 것은 아니고 당시
군정당국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7)이 시기에 실시된 법령들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등 집단적 노사관계의 제도화에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제제제222절절절 제제제111공공공화화화국국국

1946년 제1공화국 헌법 제18조에서 「근로자는 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
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였으며,공무원에 관한 특별한 제한은
없었다.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37조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
여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
무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금지하였다.여기에서도 동법 제3조 제2항 5호에 의하여
현업공무원은 제외시키고 있었으므로 일제하에서부터 활동해 오던 철로․체신․전
매의 노동조합은 활동할 수가 있었다.그러나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 ‘현역군인․군

5)법령 제19호(1945.10.30)및 그에 따른 법령 제34호(1945.12.08.)
6)임종률,‘노동법의 제문제’,「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돌베개,1985,183쪽;신인령,「노동기본권
연구」,미래사,1985.57-62쪽;김익진,‘운동노선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운동’,「한국노동운동론」,
미래사,1985등 참조.

7)현경대,‘한국노동법의 변천’,「노동법의 제문제」,박영사,1983,38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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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경찰관리․형무관리․소방관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조를 결성
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반해,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세 법률규정의 상위로 말미암아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경
우에 단결권 등이 인정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야기 되었다.
제1공화국 헌법이 노동3권을 ‘권리’가 아닌 ‘자유’라는 명칭으로 규정한 것도 특이
한 것인데,이는 단순한 법률적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엄격
하게 말한다면 자유는 권리보다 약한 내용의 법적 권능이다.8)

제제제333절절절 제제제333공공공화화화국국국

1961년 5․16이후 제3공화국 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
고,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제3공화국 헌법은 노동3권에 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보장방식에서 법률유보를
없애고 또한 노동3권을 자유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하는 특색을 보였다.9)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3권을 헌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종래 법률(국가공무원법,지
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제한하여 오던 내용을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노동조합을 개정하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법에 위임함으로써 제1
공화국에서의 법률상의 상위에 따른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1961년 9월 18일 개정 법률은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단결권을 부
정하였으나(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됨)기존의
오랜 역사를 지닌 철도․체신․전매 등의 노조로부터 심한 반발로 인하여 1962년
2월 23일 개정 법률에서는 단서를 첨가하여「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시켰다.
요컨대 제3공화국의 노동조합 법제는 공무원과 교원 및 외국인 투자기업체 종업
원의 노동기본권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에 그 기본적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10)

8)이영희,「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재」,까치,203-204쪽 참조.
9)이영희,「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재」,까치,20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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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유유유신신신체체체제제제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의 선언 후 그 비상사태령의 법적 근거를 사후적
으로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동년 12월 27일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612호)및 노동청예규 제103호 ‘국가비상사태하의 단체교섭권 등 조종업무처리
요령’에 의하여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다만 행정관청의
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국가보위법 중 노동관계규정인 제9조는 “「단체교섭 등
규제」 ①비상사태 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문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종결정에 따라야 한다.②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해하거나 국가동원에 지장을 주는 아래 근로자의 단체행동을 규제하기 위
하여 특별한 조처를 할 수 있다.(가)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
자,(나)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다)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였다.11)
1972년 12월의 유신헌법 제29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
외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또한
제3항에서 「공무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
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
하여 노동3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권리로 되었으며,공무원 가운데 예
외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는 현업공무원의 경우에도 다시 단체행동권이 제한 또
는 금지될 수 있으며,공익사업체 등 주요사업체 종사근로자의 단체행동권도 마찬
가지다.결국 국가보위법 상의 노동관계규정인 제9조 ②항의 내용은 유신헌법 제29
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조처되었던 것이다.12)

10)임종률,‘노동법의 제문제’,「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돌베개,1985,184-185쪽 참조.
11)이 법은 제5공화국헌법이 제정된 이휴까지도 존재하다가 1981년 11월 17일에 폐지된 것으로,약 10
년간 그 형식적 효력을 지속하였다.(유영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대학원석사
학위 1992,76쪽 참조).

12)유영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76-77쪽에서 재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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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 제제제555공공공화화화국국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고,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질수 없다」고 규정
하였다 그리고 제3항을 추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
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
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유신헌법의 노동3권에 대한 법률유보적 보장을 다
시 철폐한 것에 있으며,또 그 목적을 근로조건의 향상에 두고 또 이의 자주성을
명기한 것에 있다.또한 이것은 노동3권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3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다음으로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법률에 의하도록 한 것이다.이것은 단체행동권 자체에 대한 제한은 아니고 다만
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지만,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에 대
한 실질적 제한임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헌법은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그 행
사에서만 법적 규제를 받게 하지는 않았다.즉 유신헌법에서처럼 국가의 기관이나
중요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여전히 제한 또는 금지될 수 있게
하고,여기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노동3권에 대하여 법률유보를 폐지함으로써 그 보
장형식에서 진일보하였으나,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규제를 유지하고
제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유신헌법보다 크게 나아가지 못하였다.13)

13)이영희,「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재」,까치.212-213쪽 ;유영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
구’,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77-78쪽에서 재인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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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절절절 제제제666공공공화화화국국국

제6공화국 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
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공무
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
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6공화국 헌법은 단체행동권의 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했던 종래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보장형식에서 차이를
두지 않고 동등한 보장을 하고 있으며,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
찬가지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조문의 내용이 종래와는 달리 금지의 형식이 아닌
허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14)

14)이영희,「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재」,까치,214-2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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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공공공무무무원원원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법법법의의의 기기기초초초 이이이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노노노동동동기기기본본본권권권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학 및 노동법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
나 그 개념15)속에 담긴 내용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16)노동3권과 근로권․생존권
을 포괄하는 의미로,또는 노동3권과 근로권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노동3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17)노동기본권에 생존권을 포괄시키
려는 입장은 현실사회에서 노동기본권 담당자로서의 노동자 계급을 고려하는 발상
에서의 파악방법이다.노동기본권에 생존권을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은,생존권은
노동3권과 근로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또한 생존권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중
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집단의 기본권으로 표상되어 사회보장제도․
공중위생 등의 확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착안하는 것이다.이 입장은 노동기본
권을 권리주체에 착안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 파악하면서 ‘노동’에 착안하
여 ‘노동의 기본권’으로 보는 측과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다.역사적으로 생존권․
근로권․노동3권은 그 역사적 성격 및 사회적 기반을 같이 하는 것이면서,또한 생
존권은 근로권․노동3권의 이념적 기초로 되어 있다.그리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서는 노동기본권이라기보다는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
권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는 경향이 더 많다.현대 시민경제 사회에서 새로 등장한
이들 권리가 경제적 약자층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근대 시민 경제사회의 기본권의 중핵을 이루던 ‘자유권적기본권’과 대비하는 관점
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이라 부르고 또 그것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을 위한 기본권이라는 의미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부르기도 한다.요컨대 노동
기본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식할 때 거기에는 근로권과 노동3권을 내포하는

15)노동기본권의 개념에 관해 자세히는 이영희,「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재」 까치 13-58쪽 참조.
16)헌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각각 규정된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결정,1991.07.22{89헌가106}헌재판례집 3권 387쪽)(진의범,“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4쪽에서 재인용).

17)이영희,「노동기본권의 이론과 실재」,까치,42-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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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만,그 가운데 보다 기본적인 내용은 역시 노동자 스스로
의 생활방위권인 노동3권이라 할 것이므로,좁은 의미에서는 노동3권만을 노동기본
권이라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에서는 노동기본권의 개념을 노동3권
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제제제222절절절 노노노동동동333권권권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격격격

111...자자자유유유권권권적적적 성성성격격격

노동3권은 근로자가 국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단체를 결
성하고 그 목적을 집단적으로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일
차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보해 주려는 것이다.18)따라서 노동3권은 국가공권
에 의한 단결권의 침해를 방어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서의 성질을 가진다.다시 말하면 근로자들의 정당한 단결권의 행사가 공권력에 의
하여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노동3권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동
의 자유를 그 기초적 보장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므로 이러한 권리들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법률에 의하여 승인된 ‘자유’로서의 권리성을 가진다.즉 노동3권
은 국가의 입법․행정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자유권적 효과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결성 및 운영,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금지하는
입법과 행정조치는 위헌․무효로 되는 것이다.

222...사사사회회회권권권적적적 성성성격격격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우리나라의 헌
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이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근대적인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노사자치
의 새로운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다시 말하면 사용
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기

18)김형배,「노동법」,박영사,2005.1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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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국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단체교섭의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노동3권의 사회권적 내지 생존권
적 측면의 발원이다.19)헌법 제33조 1항에 의하여 보장된 노동3권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그러므로 그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뒷받침이 요구되는 것이다.종래의 노동조합법20)및
노동쟁의조정법21)과 양 법률을 통합 규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2)은 국가
의 이러한 정책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표현이다.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정해진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23)이나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제도24)는 노동3권
의 적극적 성격의 한 표현 형태라고 이해된다.25)

333...소소소결결결

노동3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 일종의 혼합권적인 성
격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즉 노동3권의 행사로 인해서 야기 될 수도 있는 민․형
사 책임일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권적인 성질을 갖
는다고 볼 수 있지만,행사를 방해하고 침해하는 사용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
에서 그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권적인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26)
노동3권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통한 근로자
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교섭하며,때로는 자신의 요
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자단체의 힘을 배경으

19)김형배,「노동법」,박영사.2005.159쪽 참조.
20)1963.4.17.법률 제1329호
21)1963.4.17.법률 제1327호
22)1997.3.13.법률 제5310호;1998.2.20.법률 제5511호
2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2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
25)김형배,「노동법」,박영사,2005,159쪽 참조
26)이달휴,“단결권의 법적 성격”,부산법학회(법학논집 3권),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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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지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사회권적(또는 생존권적)성격도 함께 지닌 기본권
이다.27)

제제제333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근근근로로로자자자성성성

공무원이 개념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1920년대 독일 바
이마르공화국시대의 노동법학계의 학설대립을 그 연혁적 기점으로 한다.28)그러나
공무원 및 근로자의 개념 정리를 한다면 공무원도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급료 기
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이므로 당연히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
로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적으로도 공무원의 근로
자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29),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
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노동3권을 일부 부인하는 등 특별한 취급을 하
고 있는 현행 법률의 태도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인가,또는 예외적인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속노동관계성 즉 근로자성을 살펴보고자 한다.30)

111...근근근로로로자자자성성성 부부부정정정설설설

공무원을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다른 취급을 하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태도는
독일의 관리제도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31)독일에는 공무원이라는 통일
적 개념은 없으며 공무원 중에서도 관리(Beamte),사무원(Angestellte)및 노무원
(Aribeiter)등으로 구분되어 그 중 관리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관리법을 적용하
고 특별한 규제를 하며 사무원과 노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의 똑같이 취급하

27)헌재 1998.2.27.94헌바13․26,95헌바44.
28)유영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11쪽 참조.
29)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자성
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으며,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
에 가입할 수 있다.다만,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표현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전제하고 있다.(임종률,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근로기준법’,「노동경제론집」제3호,한국노동경제학회,1979.9,28쪽 참조);
헌재결 92.4.28.90헌바27.

30)신인령,「노동기본권연구」,미래사,1985,158～159쪽 참조.
31)유영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2,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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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반 노동법을 적용한다.32)그리하여 독일에서는 관리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33)
관리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Kaskel에 의하면 공무원(관리)은 사용자로서의,국
가에 대하여 아무런 노동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관 그 자체로서 자신이
봉사하는 국가의 일부를 자기의 인격에 발현하여 마치 국가 이외의 법인의 이사와
같이 국가와 추상적 법인의 구체적 현상형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한다.특히 공무
원을 노동법 하에 둔다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국가가 부담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불합리성을 범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34)
부정설의 입장은 임명행위에 대한 당시의 공법학상의 이론을 그대로 노동법학에
도입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지상주의․관료적 국가이념’에 의거한 것이며,또한 ‘절
대적 복종의무와 특권적 신분’이라는 전통적 독일관리제도의 잔제가 오늘날의 윤리
적․인격적 실정법에 남아 있는 독일 직업관리제도에 기초한 것인바 오늘날 민주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견해라는 비판을 받는다.그러나 관리의 근로자성을 부
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독일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미 관리를 근로자와 구
별할 실질적인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다.35)

222...근근근로로로자자자성성성 인인인정정정설설설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Sinzheimer는 노동계약은 노동관계의 발생근거의
하나일 뿐 그 전부는 아니며 따라서 관리임용이 일방적 고권행위(임명행위)에 기인
한다 하여도 의사일치를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한 임용으로 발생하는 관계를 당
연한 종속노동관계로 보지 않을 근거는 성립하지 않으며 노동자보호의 현실적 필
요성이 관리관계에서도 존재한다면 법률제도의 외견상․개념상의 불능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것으로 개념이 생활을 따라야 하지 생활이 개념을 따를 수는 없
다고 하였다.36)

32)김치선,「근로자의 단결권」,서울대출판부,1970,109쪽 이하 참조
33)영미에서는 처음부터 이같은 개념법학적 문제는 제기되지도 않았으며 오직구체적인 법제도 속에서
공무원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율할 것인가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신인령,「노동
기본 연구」 미래사,1985,159쪽 참조).

34)Kaskel(1926),BeamtenrechtundArbeitsrecht,,S.8이하(신인령,「노동기본연구」 미래사,159쪽에 재인용).
35)독일에서는 오늘날 단결권에 관한 한 일반관리나 경찰관리나 예외가 없으며,다면 쟁의권에 관하
여는직접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Bonn기본법 제9조 제3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쟁의행위에
대한보장여부의 논란이 있을 뿐이다(유영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1992,1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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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의 정의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근로자의
요소를 보면,첫째,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는 것과 둘째,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
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것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를 공무원에 대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37)
첫째,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계약상대방이 사인이든 국가의 등의 공공
기관이든 상관없고 또한 사법적 계약에 기한 것이든 공법적 계약에 기한 것이든
상관없다.따라서 공무원이라고 하여 노조법 상의 근로자에게 배제될 이유가 없다.
둘째,임금․금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는 것인데,공무원도
임금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요컨대 공무원은 노조법 제2조 제1호 규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38)이렇게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나 판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1992년 헌법
재판소는 「공무원은 임명 주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대별되고,
이들은 각각 다시 일반적․특정직․기능직으로 구분되는 경력직 공무원과 정무
직․별정직․계약적․고용직으로 세분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39)일반
적으로 말하여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
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
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고,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
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
므로40)헌법 33조 제2항 역시 공무원의 근로자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규
정하고 이다.」41)고 하여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판례 역시 공무원은

36)Sinzheimer(1927),GrundaugedesArbeitsrecht,S.40(신인령「노동기본권연구」,미래사,1985,
159～160쪽에서 재인용).

37)김재기,“공무원노조 조직활동 범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노동법연구,2004.247쪽에서 재인용
38)국내에서는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학설은 일치하고 있다(김재기,“공무원노조 조직활
동 범위에 관한 실증적 연구”,노동법연구,2004.247쪽에서 재인용).

39)경력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
원,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 참
조)

40)근로기준법 제14조-제16조,노동조합법 제4조 등 참조
41)헌법재판소 1992.04.23.선고,94다446판결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공무원연금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
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근로기
준법 제38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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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함으로써42)노조법상의 근로자에게도 당연
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333...소소소결결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공무원
관계의 성립이 ‘공법관계’에 근거하거나 또는 공무원의 노동 급부 의무가 ‘충성관
계’에 있다든지 하는 개념 법학적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노동법은 ‘종속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그 노동관계의 성립계기 또는 그 근로자관계에 있어 특
별한 의무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느냐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 것이고,공무원도 역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대가
인 임금에 의하지 않는 한 다른 생활방도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따라서 노동법의 지도적 원리는 공무원관계에도 그
대로 타당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43)다만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무원관계에 인정되는 여러 가지 특수성을 부정하여 일반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하
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긍
정하는 한,공무원에게도 종속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의 일반원리가 적용되어
야 하며 당연히 노동3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제제제444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법법법적적적 성성성질질질

헌법 제7조44)는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헌법 제33조 제2
항45)에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하고 있다.그러나 공무원관계 그 자체의 법적

42)대법원 제1부 1996.4.23선고,94다446판결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
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공무원연금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
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2.24선고,86다카1355대판;1987.3.24선고,86다카1314대판
등 참조),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은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다.

43)김치선,「근로자의 단결권」,서울대출판부,1970,112쪽 참조
44)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공무원의 신분
과 정치적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45)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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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을 밝히는 규정은 없으며,또한 국가공무원법 기타의 법령으로도 공무원관계의
법적 성직을 직접 규정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다.따라서,공무원관계의 법적 성질
은 현행법제와의 관련하여 공무원관계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론적으로 구명하
여야 하며,이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46)

111...특특특별별별권권권력력력관관관계계계설설설

이 설은 공무원관계가 특별권력관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고
종래의 통설이었다.47)즉,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별한 법률원인(법률의 규정이
나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공무원관계는 공무원이 국가
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고,그 상대방인 국가나 공공단체는
그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배권을 가지는 특수한 법률관계라는 것이다.그러므로,이
설에 의하면,공무원의 지위에 대하여 특수한 성질을 인정하는 결과 기본적인 인권
이 보장되는 일반 개인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즉 공무원관계는 법치주의와
는 관계없이 개별적인 법적 근거 없이도 포괄적인 지배권에 의하여 규율되고,기본
적 인권의 제한을 받으며,공무원관계에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보호의 대
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된다.그러나,이 설은 헌법이념과 실정법질서의 변화에
따라 특별권력관계 자체에 대한 부정론이 비등하여 짐으로써 그 이론적 기반이 흔
들리게 되었고,공무원관계의 사회적 실태를 망각한 이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
렵다.48)

222...공공공법법법상상상의의의 근근근무무무고고고용용용관관관계계계설설설

이 설은 공무원관계를 주로 신분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 인식함
으로써 하나의 근무고용관계를 파악하면서,그 근무고용관계는 공무에의 종사를 내
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법상이 고용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공법상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49)그러므로,이 설의 입자에서 본다면,공무원 관계는 근로

진다.
46)이상규,「신행정법론」(하)법문사,1996,202쪽 참조
47)김도창,「일반행정법론(하)」,청운사,1990,154쪽
48)이상규,「신행정법론(하)」,법문사,1996,202-203쪽 참조
49)이상규,「신행정법론(하)」,법문사,1996,20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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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과 그에 대한 반대급부의 지급을 내용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헌법 제33조 제2항에서 ‘공무
원인 근로자’라고 규정한 것은 공무원을 근로자,즉,근무고용관계에 있는 자임을
전체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33...고고고용용용계계계약약약관관관계계계설설설

이 설에 의하면 공무원관계는 사적 근무관계와 다를 것이 없으며,본질적으로 비
권력적인 고용계약관계에 속한다고 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공무원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와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특수성
을 인정한다.그러나 이 설은 공무원관계의 주된 내용이 되는 ‘공무’에의 종사에서
우러나는 특수성을 도외시한 맹점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50)

444...소소소결결결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무원은 과거에 있어서와 같은 군주와 신하가 아니고,행
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분적 관리도 아니다.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
무 급부를 임무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 할 수 없다.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행정법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이며,공무원의 신분관계는
이와 같이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한 동시에,또한 한편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직업인으로서의 근로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51)따라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제제제555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노노노동동동333권권권을을을 제제제한한한하하하는는는 이이이론론론적적적 근근근거거거

공무원의 근로자성이 확인되고 그 근무관계가 일반 근로관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일반근로자와 차별을 두어 절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공무원의 노동3권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수 있지만
그 특별한 취급의 정도와 범위가 문제되며,제한에 대한 법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50)이상규,「신행정법론(하)」,법문사,1991,204쪽 참조
51)김도창,「일반행정법론(하)」,청운사,1990,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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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52)본 절에서는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제 이론53)을
살펴보고 그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11...공공공공공공복복복리리리론론론

이 이론은 ‘기본권을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국가권력을 구속한
다’54)는 전제하여 공무원의 쟁의권행사는 정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생활의 행복
과 질서를 해치게 되므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이다.55)
그러나 공공복리의 개념은 원래 자본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적 자유를 제
한하기 위한 개념으로,공공복리는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그 실천목표가 된다.노동
기본권의 보장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노동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하는 것은 모순이다.
한편,공공복리에 의한 제한론과 유사한 견해로 공공역무론이 있다.공무원은 공
법상의제약에 의해 국가기관에 편입되고 국가의 공권력 하에서 공적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공공역무에 협조하는 자인바,공공역무는 계속성과 질적 동일성이 항
상 요구되므로 공무원의 단체교섭 특히 쟁의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공공역무의 개념은 오늘날 국영사업 내지 공영사업이 현저히 증가됨으로
써 그 개념적 내포가 확대되어 결국 ‘직무의 공공성’으로 대체되었다.이러한 공공
성은 정통적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근로자 일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근로자의
경우에도 존재하며,더구나 자본집중과 독점기업의형성은 일반근로자의 직무에서도
공공성이 현저하게 제고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때,공공역무 개념에 의한 노동기
본권의 제한론 역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52)신인령,「노동기본권 연구」,미래사,1985,161쪽;김치선,「근로자의 단결권」,서울대출판부,
1970,122쪽;이상덕,「공공부문의 노사관계」,한국노동연구원,1990,88쪽 등 참조.

53)김재훈「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48-99면;김
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2.
49-45쪽 참조.

54)헌법 제37조 제2항;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민주노총 주최〔공무원 단
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발제문,2000년 10월 28일 4면;김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
한 연구”,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2000,51쪽～52쪽 참조

55)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민주노총 주최〔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발제문,2000.10.28.4쪽 ;김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2.5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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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비비비교교교형형형량량량적적적 공공공공공공복복복리리리론론론

이 이론은 노동3권(쟁의권)의 제한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제한
의 정도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존중해야할 필요성과 공공복리를 확보해야 할 필요
성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이러한 기준아래 쟁의권제한의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제한의 정
도의 결정은 입법부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인정되지 않은 한 입법
부의 판단은 합헌․적정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이 이론은 공공복리를 노동기본권보다 우월한 개념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래의 공공복리론의 입장보다는 한걸음 앞선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근본적
으로 공공복리란 노동3권 등 생존권적 기본권을 촉진시키는 법리라는 입장에서 본
다면 양자를 대립시키는 개념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선 지지할 수 없는 견
해이다.또한 공공복리론의 논거를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그것을 전제로 논지를 전
개하고 있으므로 이점에서 공공복리론의 경우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된다.56)

333...신신신분분분상상상의의의 특특특수수수성성성을을을 이이이유유유로로로 하하하는는는 제제제한한한론론론

가가가...국국국민민민전전전체체체의의의 봉봉봉사사사자자자론론론
헌법 제7조에서「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규정되어 있음에 근거하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근거를 ‘국민 전체의 봉사자’
라는 지위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공무원근로자의 사용자는 정부이고 그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긍극적
인 사용자는 국민이며 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료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관계만을 중요시할 수 없고 국민의 공복으로
서의 수임봉사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다.뿐만아니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국민의 의사표시로서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
지는 것이며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57)또한 그 제한에는 ‘대

56)신인령,「노동기본권 연구」,미래사,1985,168쪽 참조
57)허영민,“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논문집,제18집,14쪽 참조



- 19 -

상조치’로서의 신분보장이 있다는 것이다.
원래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독일에서 황제를 추방하고 공
화제 채택에 있어 성립된 개념인 바,이는 바이마르 헌법 제13조 제1항의 “관리는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당퐈의 그것은 아니다”라는 규정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어 온
것으로서 그것은 군주나 여당 등 ‘국민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아니
라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임을 의미58)할 뿐이며 특히 국민주권주
의하에서는 ‘국민전체의 이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군주주의시대의 그것과는 달
리 국민 자산이 결정하는 것이고 공무원의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지위는 민주
주의 정치 질서의 확보를 위한 법적 표현이며 구체적으로는 관료기구의 민주화 방
향에서 이해되어야 할 개념이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논거로 사
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59)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에 틀림없다.헌법(제7조)및
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 제55조,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서도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무원의 국민전체의 봉사자성과 공무원
의 노동기본권과는 결코 대립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전체봉사자론’은
결국 공무원이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절
대적인 충성의무를 지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생존권
적인 성질을 가진 노동기본권에 대하여 국정의 운영이 무조건 우선한다는 사상에
서 출발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복지국가적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
다.60)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국민의 의사표시로서의 법률에 의하여 결
정된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형식논리적인 것이며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법률에 의
하여 통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에 있어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
으면 안된다.61)

58)권영성,「헌법학원론」,법문사,1998,322쪽 참조
59)김치선,「근로자의 단결권」,서울대출판부,1970,129쪽 참조(박현수,“공무원노조법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05.21쪽에서 재인용)

60)김치선,「근로자의 단결권」,서울대출판부,1970,130쪽 참조(박현수,“공무원노조법 쟁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05.21쪽에서 재인용)

61)임종률,「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 토론회,전공노동조합협의회,1988,111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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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특특특별별별권권권력력력관관관계계계론론론

특별 권력관계론은 국가와 공무원 사이에 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파악하여 노동
3권이 부인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62).즉,공무원은 그 자유의사에 의하여 국가와
의 특별권력관계에서 포괄적 지배를 받는 지위에 서므로,국가와 국민간의 일반권
력관계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그 범위 안에서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에 들어가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노동3권 전체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63)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특별권력관계성립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와 이 동의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믿는 ‘기본권의 포기’라고 하는 것이다.64)
그러나 공무원관계에 특수성이 있다고 하여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를 이유로 공무원의 노농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절대주의
적 법이론의 잔재에 불과하다.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단결권 제한의 근거를 특별
권력관계에서 구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공무원법의 역사가 짧고 또한 전통적인
관료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다다...근근근로로로조조조건건건법법법정정정이이이론론론․․․재재재정정정민민민주주주주주주의의의론론론

근로조건법정주의론은 공무원의 급여 재원은 조세의 의해 마련되고,그 근무조건
은 민주국가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사기업과 같이 당사자 간의 단체교섭
에 의한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원칙적으로 의회가 제정한 법
률과 예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사
용자로서의 정부에 어떤 범위의 결정권을 위임하는가의 의회가 입법권으로 정해야
할 노동정책의 문제라고 본다.65)
그러나 의회의 의해 결정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공정하다는 것은 의례적인

조
62)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민주노총 주최〔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
한 토론회〕발제문,2000.10.28.4쪽 ;김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서
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2.50쪽 참조.

63)임종률,‘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방향 토론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111쪽 참조.

64)신인령,‘노동기본권 연구’,미래사,1985,161쪽 참조.
65)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민주노총 주최〔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
한 토론회〕발제문,2000.10.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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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불가하다.공무원과 사용자인 정부 사이에 노사관계가 사실로 존재한다는 것
은 긍정하여야 하고 그 관계는 노사의 자주적인 해결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그
근무조건은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재정민주주의론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국가 자산의 운용․처분과 밀접하
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의회의 의결의사와 무관하게 노사간의 단체교섭에 의해
공동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66)즉,재정민주주의를 기
본으로 하는 헌법상,단체교섭에 의한 근로조건의 공동결정은 의회로부터 재정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정민주주의의 원칙을 적용받는 자는 본래 정부이고,이를 근거로 공무
원의 기본 노동권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재정민주주의의 원리는 재
정의 대강의 의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요구할 뿐이고,공무원의 근로조건
의 세부에 이르기 가지 법률에 의해 결정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더구나
현대에 들어와 복지국가적 행정의 증대 및 재정의 능률화․합리화란 이름 아래 행
정권력의 강화 내지 비대화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재정에 원칙은 단체협약의 대상
또는 그 효력에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도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등을 전면 금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67)

라라라...대대대상상상조조조치치치론론론

대상조치론은 근로자의 노동3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
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제도상의 기술(가령
공무원법 상의 각종 특별보호․배려:신분보장,행정구제제도 등)에 의해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대상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이론
이다.68)
그러나 대상조치만 부여되면 자유로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허용한가

66)김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2.
55쪽 참조.

67)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민주노총 주최〔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
한 토론회〕발제문,2000.10.28.5쪽.

68)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민주노총 주최〔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
한 토론회〕발제문,2000.10.28.6쪽 ;김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서
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2.52-5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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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거는 없다.노동기본권의 제한이 합리적이고 부득이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조
치가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등에 의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논의에 불과하다.또한
공무원제도의 신분보장이 있어서도 공무원법이나 정원변경 또는 예산감축에 의한
강등․면직될 수도 있고,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징계․면직을 당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이나 위법처분에 대한
행정 구제 등도 노동기분권 제한의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69)

444...소소소 결결결
이상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의 제한의 근거로 제시된 공공복리론,비교형량적 공
공복리론,신분상의 특수성을 이유로 하는 제한론 등은,모두 충분한 합리성과 타
당성을 가지지 못하여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데
합당한 근거가 되지는 못했다.다만,공무원에 대하여 노동3권 보장에 관하여 특수
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기인하는 논
리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상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0)
따라서 공무원의 가지는 ‘공공적 성격’이라는 직무상의 특수성은 또한 각 공무원
의 근무의 태양 및 내용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
하고,구체적으로 각 직무의 성질을 검토하여 극히 최소한도의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한다.즉,‘다른 국민의 생존권 또한 생존의 이익’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생존에 불가결한 기본적 재산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외적 제한’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담당하는 직무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그들의 파업이 국민생활전반
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으나,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오늘날
산업구조가 고도의 자본집중과 산업관련 효과로 인하여 특정산업 근로자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전국민생활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동기본권의 특수
한 제한은 그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공공성이 현저한 경우에만 파업권을 제한해야

69)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민주노총 주최〔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
한 토론회〕발제문,2000.10.28.6쪽 참조;김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
구”,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2002.53쪽 참조.

70)임종률,「실종된 노동3권」,월간조선,1986.6월,188쪽;민경식,‘공무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월간노사 제5호,한국사법행정학회,1998.9.,3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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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예로써 직무의 성질에 비추어 노동기본권의 특수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란 공직 위협이 야기될 수도 있을 군인․경찰관․소방관 등의 파업을 들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특별한 제한으로써 최소한의 제한이 되어야 하
겠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이로 인한 단체행동권의 행사 등이 국민경제
혹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다 해도,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이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므로,그
들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권리와 합리적인 근로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행사권한인
단체행동권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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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의의의 공공공무무무원원원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법법법제제제

제제제111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결결결권권권

111...조조조직직직형형형태태태

공무원노조법 제5조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
구)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최소단위로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노동조
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71)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동 조항에 열거된 최소설립단위 이하의 각 기관,즉 행정부의 각 부․처
단위와 읍․면․동을 조직단위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설립이 금지된다.공무
원노조의 조직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단체교섭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며,특히 근무
조건의 결정권을 갖는 기관단위인 헌법기관과 자치단체를 최소 설립단위로 제한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72)

222...산산산하하하조조조직직직의의의 설설설치치치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이 경우 노동조
합의 대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73) 연합체인 노동조합,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그 밖의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면 된다.

71)각 부처별로 별도 노조설립은 허용되지 않으나 지부․분회 등 노조내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또한 최소 설립단위 이상을 포괄하는 노동조합 또는 연합단체의 설립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노
동부 설명자료.2004).

72)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2항
73)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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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가가가입입입범범범위위위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이
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특
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
원,그리고 고용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444...가가가입입입 금금금지지지대대대상상상 공공공무무무원원원

가입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공무원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첫째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74)이는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 또는
훈령 또는 사무분장 등에 따라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
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75)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민간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된다.따라서 기관별
보직을 맡고 있는 지휘․감독자와 함께 통상 행정상 주요 결정에 관여하고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노조가입을 제한한다.
둘째로 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76)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의
임용․복무․근무조건 등 행정기관의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
로 간주되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로 교정․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이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공무원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렬의 공무원,조세범처벌절차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

74)공무원노조법 제1항 제1호
75)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76)공무원노조법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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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등 해당된다.
넷째로 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
무원이다.이에는 “노동위원회법 따른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조정사건이나 심판
사건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
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의 직무를 행하는 근로감독관,선원법에 따라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그 밖의 선원
근로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선원근로감독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단체협
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등이 해당한다.

제제제222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권권권

111...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 사사사항항항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은 단체교섭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되 단서에서 정책
결정사항,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22...비비비교교교섭섭섭사사사항항항

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4조는 ‘비교섭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법 제8
조 제1항 단서에서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
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즉 ⅰ)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
에 관한 사항,ⅱ)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ⅲ)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ⅳ)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ⅴ)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ⅵ)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
의 사항”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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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항이난 관리운영사항 등을 교섭사항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이유는 행정기
관이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무조건과 무관한
정책결정사항 등에 대한 노조의 교섭요구로 인한 정책결정의 지원 또는 교섭사항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미리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현행 노동조합법77)에
서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판례 및 학설은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후생복지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되나
사용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
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333...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의의의 체체체결결결권권권한한한

공무원노조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정부교섭대표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행정자치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
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78)을 말한다.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79)
또한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80)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
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81)아울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공무
원으로 하여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77)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78)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79)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2항
80)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3항
81)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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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보수․복지,그밖에 근무조건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대표,행정자치부장관(행정부대
표),각급자치단체장 등을 정부교섭대표로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
으나 보수 등 법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하여 교
섭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공
무원법상 근무조건과 전체공무원의 복무,인사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하여 교섭
위원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에 해당하는 정부교섭대표가 복수인 이유는 민간기업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행능력을 가지지만,정부기관
경우는 각 행정기능의 분산으로 특정교섭 담당자만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단체교
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444...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의의의 절절절차차차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하고
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
야 한다.82)정부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교섭을 요구
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83)
정부교섭대표는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
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84).정부교섭대표는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
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85)

82)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2항
83)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3항
84)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4항
85)공무원노조법 제9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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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단단단체체체협협협약약약의의의 효효효력력력888666)))

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
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
하여는 정부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계약형태로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
되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지만,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법령․예
산 등의 형태로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므로 이는 결국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예산보다 우
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 및 예산은 그 결정권한이 국회 및 지방의회에 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에 대한 협약체결권의 보장이 입법권 내지 예산심의권을 침해․제약할
수 있는 권한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단체협약에 대해 법령․예산
보다 우위의 효력을 인정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87)

제제제333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체체체행행행동동동권권권

공무원노조법 제11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쟁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한여 쟁의행위를 하는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88)공무원에게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쟁의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중단 등으로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고,또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달리 쟁의행위에 대항수단으로서 직장폐쇄

86)〈표-1〉단체협약의 효력(「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노동부,2006.105쪽참조)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효력발생 협약체결권
부정

협약체결
인정

신사협
정

법적구속력
제한 협약체결권 부정

87)공무원노조법안 심사보고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04.12.
88)공무원노조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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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불가능하며,국민일반의 정서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만 업무의 정
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집단행동,즉 집회․성명서․의견개진
과 같은 정당한 활동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89)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3조 제2항에서도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
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
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강조하고 있다.이 규정의 명문화한 이
유는90)헌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지위를 헌법 제7조 1항,자유선거원칙을 규정
하는 헌법 제41조 1항 및 제67조 1항,그리고 정당성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1항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의무가 요청되고 있다.즉 공원의 정치적 중립성
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법 및 정치관련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일반노동조합의 경우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선거운동,노조의 정
치자금 기부허용 등 일정한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어서 공무원노조설립 후 법 적
용에 혼선을 막으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제제444절절절 분분분쟁쟁쟁조조조정정정기기기구구구 설설설치치치 및및및 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 준준준용용용

111...분분분쟁쟁쟁조조조정정정기기기구구구의의의 설설설치치치

공무원노조법 제12조는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노동관
계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공무원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분
쟁해결기관이 필요하리라 본다.이미 제정된 법률이 일반노조와는 다른 특수노조로
공무원노조를 취급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중앙노동
위원회와는 별개로 조정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9)유인봉․임동빈,「인사행정론」,박영사,2004,423쪽 참조.
90)최홍엽,‘노동조합 정치활동의 보호 범위’,노동법연구 제20호,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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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부부부당당당노노노동동동행행행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 준준준용용용

제정법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동법에도 적용하고 있다.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
로 규정,공무원법상의 소청심사청구제도와는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이나 교원노조법91)과는 달리 부당노동행위 위반시 처벌 규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을 적용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교
원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91)노동조합법 제90조(벌칙)는 제81조(부당노동행위)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교원노조법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
합 법 90조에 따르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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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외외외국국국의의의 공공공무무무원원원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법법법제제제999222)))

제제제111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결결결권권권

111...독독독 일일일

가가가...단단단결결결권권권이이이 인인인정정정되되되는는는 범범범위위위
독일기본법(헌법)제9조 제3항에는 “근로조건 및 경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
해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떤 직업에도 보장된다.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약정은 무효이며,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라
고 규정하여 공무원에게도 단결을 보장하고 있다.93)독일기본법에 근거하여 연방공
무원법 제91조 제1항에서도 “공무원은 단결의 자유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또는 직
능단체를 결성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든지 자신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직능단체를 위한 활동을 이유로 블이익이나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독일은 공공부문
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근로자에서처럼 단결권이 보장된다.다만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서도 비공무원인 근로자(Arbeitnehmer),즉 사무직
근로자자와 노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 법률

92)<표 2>각국의 공무원 노동기본권 인정현황(「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노동부,
2006.96-97쪽 참조).
국 가 직종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독 일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

협의권만 인정
협의권만 인정

×
×

미 국 연방공무원 ○ ○ ×

영 국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단일단체만가입
가능

○
○

징계대상
형사벌 대상

프랑스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

○
○

○
○

일 본 일반공무원
경찰공무원

○
×

협의권만 인정
×

×
×

93)한국노사정위원회,“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주요쟁점,논의방향”,200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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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반면,공무원(Beamte)
에게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과 판례의 의하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
즉 독일은 공공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공무원의 경우는 법정
되고 비공무원(사무직 및 노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지는 이
원적 구조를 가진다.94)독일의 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고,공무원에 대해서도 경찰․군인․소방대원 등을 포함하여 전 직종의 공무
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직급이나 직책에 따른 조합가입자격에 제한을 도
고 있지 않으므로 장관도 조합원인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고급공무원도 노동조합에
많이 가입해 있다.95)

나나나...공공공무무무원원원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 결결결성성성의의의 형형형태태태 및및및 사사사용용용자자자단단단체체체
독일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 노동조합 결성의 형태에 법적 제약
이 존재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이에 공무원들은 그들만의 조합을 결성하거나,일정
산업별 또는 직업별로 민간부분의 근로자들과 구별없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공무원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은 DGB96)(Deutscher
Gewerkshaftsbund:독일노동조합총연맹)와 DBB97)(DeutscherBeamtenbund:독일공
무원연맹)라 할 수 있다.
독일은 하나의 행정기관 또는 하나의 공기업에 속하는 근로자일지라도 특정한
노동조합에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DGB,DBB등의 전국중앙연맹 소속의
복수 노동조합에 분산되어 조직되어 있다,그리고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무장관이,주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독일주정부사용자단체(TDL)가,기초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소속된 공공부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독일지방정부사용자
단체(VKA)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98)

94)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6,93쪽 참조.
95)이철수․강성태,「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한국노동연구원,1998,191쪽 참조.
96)DGB는 산하에 IGMetal등 17개 노조를 두고 있는데 그들 중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노동조합은
공무․운송․교통노조이다.

97)DBB는 주로 공무원이 가입되어 있고 조합원은 전문직업별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특징.조직된
공무원의 약 절반가량이 DGB와 DBB에 가입되어 있다.

98)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6,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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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의의의 전전전임임임제제제도도도

독일의 노동조합은 협약에 의하여 조합 임원에게 전임이 인정되고 있으며,전임
기간 동안 유급이 인정되고 있다.공무원의 경우도 같다.아울러 비전임 임원에게
조합활동 참가를 위한 일시 유급 휴가도 허용하고 있다.

222...미미미 국국국

가가가...단단단결결결권권권과과과 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권권권의의의 인인인정정정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단결체를 조직하고 활
동할 수 있는 ‘광의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다만 연방헌법상 결사
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조직도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
유가 인정된다.따라서 미국 근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정책에 따라 다르다.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CivilService
Reform Actof1978)에서는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을 인정한다.즉 연방공공부문 근로자는 아무런 벌칙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유
로이 노동단체를 결성․가입 또는 원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또한 그러한 행
위를 하지 않을 소극적인 권한도 갖는다.그러한 권한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근로조
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99)

나나나...조조조합합합결결결성성성의의의 형형형태태태

미국조직형태에 법적제한은 없으며,조합원의 범위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주정부
조직,지방정부조직으로 나뉘어지며,주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전국단
위의 직종별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순수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조직,민간부문의
근로자와 같이 참여하는 조직,다양한 직종이 포함된 조직,특정직업 및 전문직종
에 국한된 조직,전국적인 연합체에 가입한 조직,지역단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
는 조직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100)

99)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6,117쪽 참조.
100)윤문희,외국의 공무원노조 매일노동동향(41호),2004,49쪽-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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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부부부당당당노노노동동동행행행위위위의의의 금금금지지지

민간부문에서 조합활동을 보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금지제도는 연방공무원
제도개혁법에도 도입되었다.즉 사용자인 정부기관이 노동조합의 조직,단체교섭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간섭,방해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또는
고용․신분보장․승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함으로써 노동단체의
구성으로 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할 때에
는 연방노사관계원(FederalLaborRelationsAuthority:FLRA)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FLRA는 연방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의 관리․감독,공무원 노조교섭 단위
의 승인 등 단체교섭의 감독,관리,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연방공무원 쟁의조정 기
타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를 전담한다.

333...영영영국국국

가가가...단단단결결결권권권의의의 보보보장장장

1946년 노동당정부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영국에 있어 공무원은 노동조
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공무원의 단체가입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다.다만 경찰
관은 경찰법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나나나...조조조합합합결결결성성성의의의 형형형태태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결성형태는 법적제한은 없으며 주로 직
종․직급별로 구성하여,공무원들만의 구성된 노조는 물론,민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2004년 현재 13개 공공부문노조가 TUC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 주로 직급별로 서기․비서직,하위직,중간 관리직,고위
직,교도관,전문직 등으로 각각 노조를 구성하여,이를 포괄하는 PCS101)가 최대노
조이다.지방정부 공무원의 경우 의료,교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조직하여,이를
포괄하는 UNISION102)이 최대 노조이다.

101)PCS(PublicandCommercialServicesUnion):영국노총 내에서도 6번째로 큰 노조로서 32만 5
천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대다수가 중앙정부 공무원이지만,여타 공공부문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며
조합원들의 주요 업종은 중앙정부의 행정 뿐만 아니라 연안경비,항공관제,세관,공제업무,세무업
무 등을 포함하여 정보통신,식품,공안 직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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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프프프랑랑랑스스스

프랑스공무원법 제1권 제8조 제1항에는 “단결권은 공무원에게도 보장된다.공무
원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며 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은 거의 모든 공무원에게 인정되고 있다.군인은 특별복무규정에 의하여 단
결권이 허용되지 않으나,공안대직원 및 경찰관에게도 단결권이 인정된다.또한 도
지사와 부지사를 제외하고는 상급 관리직원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단결권이 인정된
다.오늘날 공무원 노조는 민간기업의 노동조합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다.
헌법과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관리직이든 비관리직이든 관계없이 자유로
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CGT(노동총동맹),FO(근로자의
힘),CFDT(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CFTC(프랑스기독근로자총동맹),CFE-CGC(프
랑스관리감독직총동맹),FEN(전국교육연맹),FGAF(공무원일반독립연맹)2개 연합단
체만 전국단위에서 대표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다.103)공무원 노조 가입율은 민
간부문(5% 수준)보다 높은 35～40%수준으로 유럽에서는 낮은 편이다.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용자대표 역할은 국가공무원최고회의 등의 지원을 받아 수상이 담당
한다.104)

555...일일일본본본

가가가...단단단결결결권권권 인인인정정정의의의 범범범위위위

일본헌법은 제28조에서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때 ‘근로자’에는 공무원은 당연히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그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2제1항 및 지방공
무원법 제52조 제1항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은 자신의 근로조건
의 유지․개선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러한 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경찰직원,소방직원,해상보안청직원,감옥직원,방위청직원 등은 직원단체를

102)영국 최대의 노동조합으로서,지방정부,국가보건서비스(NHS),경찰,교육,전기,가스,수도,운
수 등 다양한 업종에서 130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포괄함.

103)윤문희,외국의 공무원노조 매일노동동향(41호),2004,52쪽-54쪽 참조.
104)한국인사행정학회,「공무원노사관계성공사례연구」,한국행정연구원,2005,211-2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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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직원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한다.그러나 직원단체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배제된
교섭권만이 인정될 뿐이며,아울러 단체행동권도 부정된다.
공무원 중에서도 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리직 이외의 직에 종사하는 일
반공무원과는 별개의 직원단체를 조직하여야 한다.이 때 관리직 공무원의 범위로
는 ‘중요한 행정상의 결정을 하는 직원,중요한 행정상의 결정에 계획․참여하는
관리적 지위에 있는 직원,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갖는 감독적 지
위에 있는 직원,직원의 임면,징계 또는 복무,직원의 급여 기타 근무조건 또는 직
원단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당국의 계획 및 방침에 관해 비밀사항에 접하고,그 때
문에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적으로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감독적 지위에 있는 직원,기타 직원단체와의 관계에
서 당국의 입장에 따라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등이 이에 해당한다.105)비현
업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해서는 각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직원단체의 등록,단체협약체결권의 부정,쟁의행위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상의 특별규제를 하고 있다.106)

나나나...노노노조조조전전전임임임제제제도도도

직원단체도 민간부문의 노조처럼 임원 전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임명권자는 전
임을 허가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임허가 기간을 정하여 허가한다.전임직
원은 전임허가기간 동안 휴직자가 되며,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어떠한 급
여도 지급되지 않는다.또한 그 기간은 퇴직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다다...부부부당당당노노노동동동행행행위위위의의의 금금금지지지

공무원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직원단체를 결성하려 하거나 직원단체에 가
입하려고 하거나 또는 직원단체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에게
불리한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107)이러한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은 민간부문 노

105)국가공무원법 제108조 2제3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제3항 단서.
106)한국인사행정학회,「공무원노사관계성공사례연구」,한국행정연구원,2005,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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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제도에 규정된 불이익취급금지와 유사하다.그러나 일반
공무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
제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즉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제도
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제제제222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권권권

111...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 사사사항항항

가가가...독독독 일일일

111)))단단단체체체협협협약약약체체체결결결의의의 능능능력력력
독일에서는 공공부문의 노동관계는 물론 민간부문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도 단체
교섭권에 관한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다.또한 단체교섭이라는 개념이 독일 노동
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단체협약법에서 단체협약의 기본적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이
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이 때의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은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단결체로 해석된다.따라서 단체협약능력이라는 개념이 한국의 단체교섭권을
대신하고 있다.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인하는 명문의 규
정은 없지만 해석론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인하는 것이 통설이
며 판례의 태도이다.108)다만 최종결정권자가 교섭결과를 사실상 존중하고 따르는
관행에 의해 교섭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222)))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의의의 방방방법법법
공무원의 경우 법률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법정되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통해 근
로조건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109)그러나 독일에서는 사실상 공
식적․비공식적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선 공식적
인 방법을 보면 독일은 단체교섭의 형식이 아니라 연방공무원법(BBG)제94조에

107)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7.지방공무원법 제56조.
108)이철수․강성태,「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한국노동연구원,1998,146쪽 참조.
109)한국노사정위원회,「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주요쟁점,논의방향」,노사관계소위원회,

200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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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입법과정에서 공무원노조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연방공무원법
(BBG)제94조에서 “적법한 노조연합은 공무원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의 준비
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입법과정의 초안단계에서 일정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공무원들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칠 제
도적인 유일한 장치는 그 초안단계에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독일노동조합연맹
(DGB)와 독일공무원연맹(DBB)는 적법한 단체로 이러한 단계에 직접 관여하고 있
다.입법과정에서의 참여방식을 살펴보면 당사사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우선
적으로 연방 내무부와 노조 간에 비공식적인 토론을 진행한 다음,내무부가 재무부
와의 협의를 거쳐 노조에 초안을 제시,회람시키는 과정으로 전개된다.비공식적인
논의후에 DGB 및 DBB의 최고위원회와 정부간에 공식적 논의가 전개된다.110)
DBB등 단체에서도 정부측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경제
적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며,이때 노사간의 논의를 위해 상설 협의
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사안이 있어 필요할 때마다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나나나...미미미국국국

111)))기기기본본본적적적 특특특징징징
미국의 연방정부와 대다수의 주에서는 주공무원 또는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거기에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가입
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연방공무원개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
체교섭권에는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구속력있는 단체협정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하므로,민간부문 노동관계에서의 단체교섭과 그 성질이 같
다.그러나 군인,외무공무원,연방내외의 안보나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고용된 공공부문 근로자,감독직,관리직,기밀직,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은 단체교섭이 인정되지 않는다.111)
주와 지방정부의 노사관계를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법률은 현재까지
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주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
은 주로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제정되었으며,그 내용은 다양하여
일정한 경향을 요약하기는 어렵다.현재 단결권 자체를 금지하는 주는 전혀 없다.

110)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6,98쪽 참조.
111)나현,“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 및법제개선에 관한연구”,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6,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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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주에서는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13개 주에서는 부분적으
로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8개 주에서는 단체교섭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112)다만
특정직종에만 인정할 뿐 공공부문 근로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고,일부 주
는 공무원에게 단체교섭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의 입법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현행 연방공무원
법에서는 파업에 참가하는 공무원은 해고의 대상이 되며,노동단체의 부당노동행위
도 연방노사관계원(FederalLaborRelationsAuthority)에 의한 금지명령이 내려진
다.연방정부기관과 공무원노조간의 배타적인 단체교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즉 쟁의조정제도가 있다.

222)))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권권권의의의 보보보장장장
연방정부제도개혁법에서는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
다.단체교섭에는 단체교섭의 결과 합의된 사항을 구속력있는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되며,민간부문 노동관계의 단체교섭과 그 성질이 같다.

333)))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구구구조조조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단체교섭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로,연방노사관계원(FLRA)은 연방공공부문 근로자의 단체교섭을 위하여 적정한 교
섭단위를 결정한다.연방노사관계원는 연방공공부문 근로자가 연방공무원개혁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를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별․공장별․기능별 또
는 기타의 다른 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한 교섭단위를 결정한다.둘째,교섭단위가
결정되면 각 교섭단위 내의 모든 공무원들은 연방노사관계원의 감독하에 선거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배타적 교섭대표를 선출하고 연방공공부문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배타적 교섭대표로서 선출되어야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섯째,그 교
섭단위의 사용자인 연방의 정부기관은 배타적 교섭대표와 성실히 단체교섭ㅂ을 하
여야 한다.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등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112)한국인사행정학회,「공무원노사관계성공사례연구」,한국행정연구원,2005,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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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금지된다.넷째,단체교섭으로 합의가 성립하면 서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다.다섯째,단체협약이 적법하면 정부기관의 장은 이를 승인한다.

444)))교교교섭섭섭사사사항항항
연방공무원제도개혁법(CivilServiceReform Act:CSRA)에 의한 교섭사항은 재
정지출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로 국한하고 있다.즉,기관의 임무와 예산,조직,고
용인수와 내부안전사항에 관한 것,고용,배치,지휘,일시해고 등 관리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업무분담,계약에 의한 결정,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선발에 관한 사
항,직위 임명에 관한 사항,긴급시 필요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13).하지만 고용인수,등급이나 단위별,계획별,의
무별 할당 직위에 관한 사항 및 수행업무의 기술,방법,수단 등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하지만 특정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되는지,경영권으로
서 교섭사항이 아닌지에 대해 노사간 분쟁이 빈번하여 이에 관한 분쟁은 연방공무
노사관계위원회(FLRA)에서 처리하며,임금결정에 있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아
닌 전국임금정책위원회,연방봉급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의사를 반영한다.114)

다다다...영영영국국국

111)))관관관행행행상상상으으으로로로 인인인정정정
영국에서의 단체교섭권은 법상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
랜 관행으로 인정되며,따라서 교섭의 결과 합의된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합의사항은 신사협정으로 간주되며 이는 공무원 노동관계에
서도 공통된 현상라 할 수 있다.이는,노사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법적인 간섭을 받기보다 당사자의 사실력을 배경으로 자주적으로 이행을 담보하려
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992년 노사관계법 제179조에서 서면으로 체결된 단체
협약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도록 명시규정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한 특약규정은 관행상 별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급료,연금 기타 근로
조건에 대하여 노조별 개별 단체교섭에 의해 결정한다.

113)연방공무원법(U.S.C)제5권,GovermentOrganizationandEmployees).
114)윤문희,외국의 공무원노조 매일노동동향(41호),2004,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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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구구구조조조
공무원노조가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법은 다양하다.첫째 청원에 의한 방법인데,
이는 직접 상사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19세기에 널리 사용되던 방법이다.
청원절차는 부처별로 조금 다르나,청원은 관행에 의해 특권으로 인정되었다.둘째
는 휘틀리협의회(Whitley Council)을 통한 노사협의방식이다.이것은 교섭법위에
대한 명확한 구별기준이 없지만 모든 계급 및 등급에 관한 교섭에서 보편적인 방
식이다.휘틀리 협의회는 1916년 영국정부가 설치한 “노사관계에 관한 재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서,노사 동수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산업활동협의회
이다.원래 이 제도는 민간 사기업 영역에서만 채택되어 시행되고 정부부문에의 도
입은 처음에는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가 민간사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명분
에 따라 현업부문에서 먼저 채택하고,그 후 비현업 공무원조합의 압력에 의해서
비현업부문에도 확대 적용되었다.115)
전국 휘틀리위원회는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면,ⅰ)근무조건에 관한 기본원칙의
토의,ⅱ)공무원의 재교육에 관한 문제의 토의,ⅲ)조직의 개선을 위한 의견 교환,
ⅳ)공무원의 지위에 관련된 법안의 검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여기서 결정된 협
정은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또한 당사자간
의 합의가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내각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또 의회
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은 내각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국협의회에 준하여 설치하
며,당해 부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
정부측 대표는 장관이 임명하고,직원측 대표는 해당 부처의 공무원노조에서 임
명한다.116)휘틀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하여 공무원노조의 직접교섭권에 어떠한
제한 을 가하는 것은 이니며,오히려 근무조건에 관한 중요한 부분은 휘틀리협의회
가 아니라 공무원노조의 직접교섭에 의한다.휘틀리협의회와 직접교섭간의 교섭사
항에 관한 명확한 구별기준은 없다.대체로 공무원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공무
원의 모든 계급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전국휘틀리협의회에서 주로 담당하고,
각 계급 및 등급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직접교섭에 의한다.셋째
로 승인된 노동조합의 직접교섭 방식인데,대체로 보수에 관하여는 승인된 노동조

115)이상준,“한국공무원의 단체활동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49쪽.
116)휘틀리협의회가 모든 부처의 인사정책 및 근로자에 관한 일반적 원칙 문제를 다루는 데 비하여,부
처별 휘틀리위원회는 해당 부처에 관계되는 문제만을 다룬다는 데에서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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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직접교섭 방식에 의하여 해결된다.117)

라라라...프프프랑랑랑스스스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공공근로자는 공무원 신분과 비공무원 신분을 가진 직원으
로 구분된다.공무원이든 비공무원이든 모두에게 단결권은 인정되나 공무원 및 대
다수의 공기업의 직원에게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되지 않는 불완전한 단체교섭
권이 인정된다.공무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단
체협약은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118)즉 단체협약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정부는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근로조건에 관한 법규정을 개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사실상 준수되고 있다.다만 단체협약 원안대로 국회
에서 법령이 개정되기보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부분적인 수정을 통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개정 등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은 수상이 주재하는 국가공무원최고회의를 통
해 전국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부처별 단위에서 노사간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있
으나 정부는 반드시 협약에 구속된 필요는 없다.119)국가공무원최고회의 등과 같은
전국단위에서만 주로 교섭이 진행되며,개별부서별로는 교섭이 아닌 협의가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대체로 국가공무원최고회의를 통한 단체교섭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사전교섭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국가공무원최고회
의에 참가하는 노사대표는 노사 각각 20명씩 동수로 구성되며,노측대표자는 대표
노조로 인정된 7개 노사에 대해 3년마다 투표를 통해 지지율에 따라 배분된다.

마마마...일일일본본본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5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3항에서 직원의 급
여,근무시간 기타의 근무조건 및 이에 부대하여 사교적․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적
법한 활동에 관하여,적법한 교섭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응하여야 한다.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0)」은 단체교섭의 대상121)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

117)나현,“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 및법제개선에 관한연구”,중앙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6,43쪽 참조.
118)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6,113쪽.
119)한국인사행정학회,「공무원노사관계성공사례연구」,한국행정연구회,200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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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교섭당사자로는 공무원측은 등록된 직원단체이고,사용자측은 교섭사항을 적법하
게 관리하고 결정하는 당국이 된다.공무원의 보수,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
한 사항은 인사원 소관사항이므로 성․청별 단체교섭에는 한계가 있는 바,인사원
은 각급 직원단체와의 회합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관련정책에 반영한다.교
섭은 직원단체와 당국이 사전에 합의한 인원수의 범위내에서 직원단체가 그 임원
중에서 지명한 자 및 당국이 지명한 자와의 사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당국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다.
교섭사항은 급료,근로시간 기타 근무조건,사회적 후생적 활동을 포함한 적법한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며,관리운영사항은 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공무원의 직원단
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122)

제제제333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체체체행행행동동동권권권

111...독독독일일일111222333)))

가가가...기기기본본본적적적 특특특징징징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헌법상의 명문규정이나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다
만 기본법상의 단결권 보장에는 쟁의권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공무원에 대해
서는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통설이다.그러나 공공부문이라고 하
더라도 사무직 및 노무직 근로자는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쟁의권이 인
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한편 사무직 근로자 및 노무직 근로자의 파업에 대하여

120)관리운영사항의 범위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행정의 기획,입안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직원의 정원수 및 그 배치에 관한 사항,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행정의 기획․입안 및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공의 시설
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노동부,「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
2006.114쪽 참조).

121)교섭대상 :｢임금 기타의 급여,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승진,강임,면직,휴직,선임권
및 징계의 기준｣,｢근로에 관한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22)국공법 제108조,지공법 제55조.
123)유성재,독일의 공무원단체활동 보장제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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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무에 파업근로자들을 대체하여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
이 연방행정법원의 입장이다.124)즉 독일공무원의 파업은 금지되고 있으며,단체행
동권이 없는 반대급부로서 신분보장 및 연금 등의 보장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가운데서 비공무원인 근로자
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며,이들의 파업에 의하여 공무원의 임금수준이 영향을 받
는 경우는 있다.125)독일에서 해석론상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달고 보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즉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
관계와 양립하지 않는다는 점,공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
민간부문처럼 직장폐쇄와 같은 사용자측의 대항수단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국
가기관의 정폐는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점,공무원의 파업은 국가와 국민에게 압력
을 가한다는 점 등이다.

나나나...쟁쟁쟁의의의조조조정정정

쟁의조정에 관한 법적 절차는 별도록 존재하지 않는다.공무원의 지위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므로 그들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리분쟁,즉 기존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된 분쟁은 행정법원에 의하여 해결된다.한편 사무직근로자와 노무직근로자는
단체협상과정에서 이익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중재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중재절차의 핵심역할은 ‘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중재위원회는 노사 동수
의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 및 투표권을 가진 1명의 독립적인 의장으로 구성된
다.중재 중에는 파업이 허용되지 않으며,평화유지의무가 노사양측에 부과된다.사
무직근로자와 노무직근로자의 경우 권리분쟁시 일반적으로 노동법원에서 해결한
다.126)
행정법원 외에 공무원의 권리형성과 이익분쟁시 분쟁해결을 위한 여타 제도적
장치들도 운영하고 있는데,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나 공무원이 임금에
대해 국가에 제소하는 경우 주재판소(Landgericht)가 관장하도록 하고 있고,권리
분쟁이 아닌 공무원의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행정부내 소청심사의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127)

124)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4,135쪽.
125)한국인사행정학회,「공무원노사관계성공사레연구」,한국행정연구원,2005,218쪽 참조.
126)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4,101쪽 참조.
127)한국노사정위원회,“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주요쟁점,논의방향”,2001,1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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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미미미국국국

가가가...쟁쟁쟁의의의행행행위위위의의의 금금금지지지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따라서 연방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파업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연방의 입법정책에 달
려있다.현재 연방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법령에 의하여 전면 금지되고 있다.대부
분의 주도 같다.즉 노동운동의 형성기인 19세기 후반부터 파업이나 피켓팅 등의
단체행동은 불법을 공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법원의 금지명령의 대상으로 되어
왔다.그 후 민간부문 노동운동의 결과로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는 파업 등의 단체
행동이 인정되었으나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법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128)
1960년대 이후부터 일부 주에서 공무원의 파업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이 주들은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다.공무원
의 파업권을 인정하는 주들도129)모든 공무원에게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공무원 중 ‘필수적 업무’(경찰관,교도관,병원근로자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나나...쟁쟁쟁의의의조조조정정정

첫째,연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1969년 공포된 대통령령 제11491호에 근거
하여 연방조정알선청(FederalMediationandConciliationService:FMCS)가 개입
할 수 있다.연방조정알선청(FMCS)는 테프트-하들리법(Taft-Hartly Act,the
NationalManagementRelationsAct)에 의해 설치된 쟁의조정기구로서,사안에 따
라 조정,알선,진상조사,중재 등을 제한하거나 할 수 있다.둘째,연방조정알선청
(FMCS)의 지원이나 다른 자발적인 해결에 실패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연방공무
원쟁의조정위원회(FederalServiceImpassesPenel:FSIP)의 개입요청하거나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중재절차에 동의할 수 있다.FSIP는 1978년의 연방공무원제도
개혁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공공부문 노동관계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128)민경식,“미국에서의 공무원의 파업권”,미국헌법연구,1997,355-385쪽 ;이철수․강성태,「공공
부문의 노사관계법」,한국노동연구원,1998,89-91쪽,103-113쪽 참조.

129)1967년 Vermont주를 시초로 Alaska,Hawaii,Illinois,Minnesota,Ohio,Oregon,Pennsyvannia,
Wisconsin주 등 9개주에서 파업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California,Idaho,Montanna주
등 3개 주는 판례에 의하여 공무원의 파업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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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셋째,연방공무원쟁의조정위원회(FSIP)는 연방노동관계청(FLRA)내에 설치되어
있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이며,조정절차는 노사일방의 신청에 의해 개시될 수 있다.
다만,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는 중재재정을 내리는 중재절차는 노사쌍방이 합의에
의해 신청되고,미국의 연방헌법에서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
며,따라서 연방공무원쟁의조정위원회(FSIP)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130)넷
째,주정부의 경우,1998년 현재 최소 38개 주에서 특정직종의 공무원에 대해 분쟁
해결절차를 제공하고 있다.조정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식이고,그 다음으로
진상조사,중재의 순이다.16개 주에서는 일부 공무원에 대해 최종안선택 중재를
허용하고 있다.주와 지방정부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제3자 개입은 여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공무원관계위원회(PERB),연방조정알선청(FMCS),또는
전국중재자협회(NAA),전국분쟁해결센터(NationalCenterFofDisputesettlment)
등 민간조직 등이 있다.

333...영영영국국국111333111)))

가가가...쟁쟁쟁의의의행행행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제제제한한한 강강강화화화

영국에서는 공공부문임을 이유로 파업권을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하는 입법은
없다.공공부문도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1906년 및 1965년의 노동쟁의법에 의해
민사․형사상의 면책이 보장된다.노사협의에 의한 신사협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
약 불이행으로 법원에 고소할 수 있고 파업하는 것도 가능하나 파업은 흔하지 않
다.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는 사전에 예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132)
경찰에 대해서는 1919년의 경찰법에 의해 파업에 대해 형벌을 과해 왔으며,1964
년의 개정에서는 경찰직무불이행시에도 형벌을 가하도록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금
지가 강화되었다.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계속적으로 일련의 노동관계법
(1980년의 고용법,1982년의 고용법,1984년의 노동조합법 및 1988년의 고용법,
1990년의 고용법,1992년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법의 제정)을 개정하였다.이러한

130)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4,123쪽 참조.
131) 김재기,‘공무원 노동조합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논문,2000.등 참조.
132)한국노사정위원회,“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주요쟁점,논의방향”,200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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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그 중에는 쟁의
행위에 대한 제한도 있다.또 1984년의 노동조합법(제10조)은 파업에 돌입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비밀투표를 의무화하였으며,1993년 노동조합개혁 및 근로자의 권리
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쟁의행위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절차를 강화
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공공부문을 이유로 하는 별도의 파업권 제한이 없는 대신에,공공부
문과 민간부문의 구별없이 특정사업부문,예를 들어 가스․수도․전기공급 사업의
경우 및 우편사업 등의 경우는 파업에 대한 별도의 법률 규정들이 있다.

나나나...쟁쟁쟁의의의조조조정정정
영국의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발적인 조정과 중재제도는 오랜 전통이며 관행으로
정착되었다.이 제도는 1896년 조정법과 1919년의 노동법원법에 의해 공식적이고
전반적인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사용자인 정부당국과 근로자인 노조간의 교섭이
결렬되거나 또는 휘틀리협의회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어느 일방의 제소에
의하여 공무원중재재판소를 통해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공무원중재재판소 관할
사항은 비현업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주간 근무시가,휴가에 대한 사항에 한한
다.따라서 현업직원에 관한 사항은 취급하지 않고,연금도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정원․출근시간․등급에 관한 것은 관리사항으로서 사용자가 최종결정권을 가진다.
중재절차는 공개이며,재판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재판장이 결정한다.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관례상 존중된다.공무원중재재판소에 대한 제
소는 비현업공무원에게만 인정되고 있고,현업공무원의 문제는 노조합도협의회에서
협의된다.여기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노사양측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444...프프프랑랑랑스스스

가가가...기기기본본본적적적 특특특징징징

프랑스에서는 민간부문은 물론 공공부문의 근로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쟁의권이
인정된다.1946년 제4공화국 헌법이 공표되기 전까지 공공업무의 특수성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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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의 파업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여
부인되었다.그러나 1946년 헌법이 그 전문에서 “파업권은 법률이 정하는 법위내에
서 모든 근로자에게 인정된다”고 선언하면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근로자의 파업
이 원칙적으로 합법화되었다.그리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1983년 7월
13일 법 제10조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다만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서 생길 수 있는 공행정의 계속성 침해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필수적인
부분만큼은 조치를 취한다.특별법에 의하여 파업권을 가지지 못하는 공무원은 공
화국보안대,경찰관,교도관,재판관,항공관제관,내부부 통신직원,군인 등이다.이
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는다.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의 파업권을
일반노동자와 구별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공무원이 파업하려 할 경우,
파업을 사전에 예고해야 하며 행정명령에 의해 일정정도 파업의 제한이 가능하다.
국가최고공무원회의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국회에서의 법개정에 반영되지 못할
경우,노조는 언제든지 파업할 수 있으나 정부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단체협약이 국회에서 저지되는 경우는 드물고,따라서 그런 일로 파업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다.133)

나나나...쟁쟁쟁의의의조조조정정정

프랑스의 법률에서는 노사분쟁에 관한 개념구분이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없다.그러나 실제로 정부와 노조연맹간에는 가끔 분
쟁이 발생하였고,이 때 정부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134)즉
교섭이 결렬되거나 단체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분쟁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공무원이 파업권을 일반노
동자와 구별하여 특별히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공무원이 파업하려 할 경우 파업
을 사전에 예고해야 하며 행정명령에 의해 파업권의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
국가최고공무원회의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국회에서의 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
할 경우 노조는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으나 정부가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어 단체협약이 국회에서 저지되는 경우는 드물고 따라서 그런 이유로 파업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135)

133)한국노사정위원회,“공무원노동기본권 관련 외국의 입법례,주요쟁점,논의방향”,2001,8쪽 참조.
134)김재기,「공무원과 노동인권」,한국학술정보,2005,1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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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일일일본본본

가가가...기기기본본본적적적 특특특징징징

비현업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
지된다.파업 뿐만 아니라 태업 및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이러한 금지되는 쟁의행위를 공모,교사,또는 선동하는 행위도 금
지된다.일반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136)

나나나...쟁쟁쟁의의의조조조정정정

비현업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직원단체와 당국간 교섭에 있어서 분쟁시 조정방법
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일반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교섭은 합의를 도출하
는 단체교섭이 아니라 협의에 가까운 것이므로,교섭상의 교착상태 및 그 조정이라
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그러므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별도의 쟁
의 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일반공
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137)다만 현업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인 특
정독립행정법인 등에서의 쟁의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관장하는데,특정독립
행정법인 등에서 발생하는 쟁의조정을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정독립행정법인
등 담당위원’을 노․사․공익요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138)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아울러 쟁의조정절차도 없는 비현업 일반공무원
의 노동관계에서 쟁의권의 대상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인사원의 권고제도이다.
인사원은 국가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공
무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데,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
의 급여또는 기타 근무조건의 개선 및 인사행정에 관한 개선을 권고하는 일이다.
인사원의 권고제도는 비현업공무원의 급여인상 시에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준거이
지만,실제로는 비현업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는 국영기업
체,지방공영기업체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인사원은 내각의 산하기관으

135)한국인사행정학회,「공무원노사관계성공사례연구」,2005,219쪽 참조.
136)국가공무원법 제98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37조 제2항
137)국가공무원법 부칙 제16조,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138)특정독립행정법인등의노동관계에관한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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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된 중립적․제3자적인 기관으로 총재 1인을 포함한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
된 합의체이다.139)한편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또는 공평위원회를 두
어 인사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원이나 인사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봉급표가 적정한가 등에 관하여
국회 및 내각 또는 지방공공단체의회 및 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인사원의 경
우에는 급여를 결정하는 제조건의 변화에 의해 봉급표에 정하는 급여를 5% 이상
증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및 내각에 권고,즉 인사원 권고
를 행하여야 한다.140)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5% 이상의 증감이라는 요건이 없지
만 급여의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및 민간사업 종업원의 급여를
고려하여야 한다.141)결국 민간준거원칙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준거의 원
칙이 근무조건의 결정 및 변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인사원 및 인
사위원회의 급여권고는 노동기본권 제약의 대상조치로서 공무원의 급여를 민간임
금에 균형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원에게는 거의 유일한 급여
개선의 기회이다.142)

제제제444절절절 분분분쟁쟁쟁조조조정정정기기기구구구 설설설치치치 및및및 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 준준준용용용

111...분분분쟁쟁쟁조조조정정정기기기구구구의의의 설설설치치치

가가가...독독독일일일

공무원에 대해 쟁의권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반대로 이를 보장하는 헌법 또는 연
방공무원법상의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공무원의 쟁의행위는 국가에 대
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가 양립되지 않으며,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률
에 의하여 정해지고,국가기관의 업무와 정폐는 공공복리에 반할 뿐 아니라 공무원
의 파업은 국가와 국민에게 압력을 가하게 된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어 금지되고
있다143).공무원의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된 분쟁은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는 것

139)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조
140)국가공무원법 제28조
141)지방공무원법 제24조,제26조
142)한국인사행정학회,「공무원노사관계성공사례연구」,2005,219쪽

윤문희 「외국의 공무원노조 매일노동동향 호」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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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이고 공무원의 일반적인 불만사항은 행정부내 소청심사의 절차로 해결한
다.행정법원외에 공무원의 권리형성과 이익분쟁시 분쟁해결을 위한 여타 제도적
장치들도 운영하고 있다.144)

나나나...미미미국국국

연방 및 주정부의 개별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쟁의권은 불허한다.145)연방공무원의 교섭결렬시 연방조정알선
국(FMCS)이나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의 조력에 의해 해결한다.146)

다다다...영영영국국국

자발적인 조정 및 중재가 오랜 전통이며 관행이나,교섭결렬시 「공무원중재재판
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사용자인 정부당국과 공무원노조간 교섭결렬 또는
휘틀리협의회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어느 일방의 제소에 의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공무원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관
례상 존중한다.147)

라라라...프프프랑랑랑스스스
공무원의 노동3권에는 제한이 없으나,필수적인 공공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파업
권의 행사 제한한다.정부와 노조연맹간 종종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분
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마마마...일일일 본본본

공무원의 쟁의행위 금지,단체교섭은 합의 도출이 아닌 협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상의 교착상태 및 그 조정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이로 인해,공무원

노광표외 외국공무원노조의 조직과 교섭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쪽 참조
145)1937년 루즈벨트대통령 서한에서 공무원의 파업이 명문으로 금지되었다.1969년 행정명령 제
11491호에 의해 연방공무원의 파업금지가 재명시되었다.

146)'03년도 연방조정알선국의 2,746건의 알선 중 공공부문이 약 10% 민간부분이 79% 차지한다/
FMCSArbitrationstatistics

147)유영준,“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연구”,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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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별도의 쟁의조정절차를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노동관계조정법의 규
정이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148)쟁의권의 대상조치로 인
사원의 권고제도를 활용한다.149)

222...부부부당당당노노노동동동행행행위위위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 준준준용용용

가가가...미미미국국국

민간부문에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조합활동권을 사용자가 방
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또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하여 다른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과 차별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NLRB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공공부문의 경우도 연방공무개혁법에
동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인 정부기관이 노동조합의 조직,단체교섭 등 공공부문
근로자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근로자를 간섭,방해 또는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용․고용보장․승진 또는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차별함으로써 노동단
체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장려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며
연방공무노동관계위원회(FLRA :FederalLaborRelationsAuthority)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150)

나나나...일일일 본본본

국가공무원법 제108조의 7과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의해 공무원이 직원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직원단체를 결성하려하거나 직원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직원단체의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다.이러한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은 민간부문 노동관계에서의 부당노동행위제
도에 규정된 불이익취급 금지와 유사하다.일반공무원의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노동
조합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특별한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151)

148)국공법 부칙 제16조,지공법 제58조 1항
149)국공법 제3조 제2항 “인사원은 직원에게 적정한 처우를 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향상,노사관계의
안정,공무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150)신인령,“공공부문 노사관계 법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199921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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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절절절 소소소결결결

111...공공공통통통점점점

가가가...노노노동동동기기기본본본권권권 보보보장장장의의의 수수수준준준
5개국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법제를 분석해 본 결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대
체로 ILO의 국제노동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비하여 우
리나라는 이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152)

나나나...노노노동동동333권권권 보보보장장장의의의 문문문제제제

5개국을 연구한 결과 대체로 볼 때,단결권은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거의 완전하
게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다만 일본의 경우 경찰 등에 대하여는 법
적으로 명확한 한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에서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다다...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일일일반반반노노노동동동자자자적적적 성성성격격격’’’중중중시시시 경경경향향향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공직의 특수성,즉 공무원은 전체국민의 봉사자라는 관념에
서 벗어나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처럼 하나의 노동자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으로 보인다.이는 공무원노조가 일반노동자 노조와 같은 노조에 속하는 경우가 증
가하면서 노동자성을 공유하게 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라라라...공공공무무무원원원노노노조조조의의의 성성성장장장 경경경향향향
1960년대 후반 또는 197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까지 민간부문의 노조운동은 쇠퇴
하는 반면에 공공부문의 노조운동은 성장 또는 유지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153)
특히 미국의 경우 민간부분의 노동운동이 몰락하면서 기존의 민간부문노조가 가지

151)국공법 부칙 제16조,지공법 제58조 제1항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이 일반공무원에게는 적용되
지 않는다”규정

152)이홍재,“ILO의 노동기준과 국내노동관계법의 비교연구”,한국노동연구원,1990,13-14쪽
153)권경득,“외국 정부의 공무원 단체활동 현황과 시사점”,한국자치개발연구원,2001,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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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역할들을 공공부문 노조가 대신하고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이는
21세기의 노동운동이 공공부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
다.

222...차차차이이이점점점

가가가...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권권권의의의 경경경우우우

앞에서 본바와 같이,분석의 결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가운데서 단결권은 5개국
모두 거의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으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단체교섭권의 문제를 살펴보면,5개국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교섭의 결과인 단체협약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국가별로 다
르게 나타났다.

나나나...단단단체체체행행행동동동권권권의의의 경경경우우우

단체행동권,즉 쟁의권의 인정여부는 미국과 일본은 대체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미국의 일부 주들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다.독일은 공공부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무직근로자 및 노무직근로자에게는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영국과 프랑스는 공공부문의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인정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다만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계속성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필수적인 부분만
큼은 유지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며,영국에서는 전통적인 임의주의에 입각해
이를 관해에 맡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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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공공공무무무원원원노노노동동동조조조합합합법법법제제제의의의 외외외국국국과과과의의의 비비비교교교

제제제111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결결결권권권

111...조조조직직직형형형태태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국은 모두 공무원에게 거의 완전한 단결권을 인정
하고 있다.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인 제한은 없고 자
유로이 조직할 수 있음이 특징이며,직종별로 다양한 조직구조를 갖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공공부문의 조직유형은 직종별로 매우 다양하다.이렇게 해야 행정의 민주
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다.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조직형태에 있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행정부,상급자
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최소단위로 규정하고 있다.154)그러나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법률로 조직형태를 제한하는 규
정은 단결권선택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외국의 입법례155)를 보면 일본을 제
외하고는 노조의 조직형태에 관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임에 비추
어 최소설립단위의 제한이 노조설립 자유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특히
‘행정부’부분은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업무 영
역이나 이해관계도 색다른 타 부처 국가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규
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합 설립
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다만,설립단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되면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읍․면․동을 조직단위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본다.

154)공무원노조법 제5조
155)〈표-3〉각국 조직형태(「공무원노조법령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노동부,2006.109쪽 참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자율 국가,지방 기관단위등록제 자율 자율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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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가가가입입입법법법위위위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에 대한 5개국의 경우 특별한 제한은 없다.다만 일본의
경우는 관리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인정하되 관리직 이외의 직
에 종사하는 일반공무원과는 별개의 직원단체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그러나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제6조 제1항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6급이하로 한정한 다음 다시 제2항에서 ‘업무총괄․지
휘감독’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6급 이하 중에 다시 가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노
동조합 가입 자격 문제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이며,사용자가 노조를 부당
하게 지배․개입할 소지를 봉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일반원칙인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156)

제제제222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권권권

111...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사사사항항항 및및및 단단단체체체협협협약약약의의의 체체체결결결권권권한한한

가가가...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사사사항항항의의의 확확확대대대

우리나라는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을 보수,근무환경 그 밖에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정책결정․조직․인사․예산편성 등 관리사항은 제외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휘향상에 밀접한 관련을 차지는 사항
을 무조건 교섭사항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157).공무원 노조 교섭사항의 범
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나가야 한다.영국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영역
이 축소됨과 동시에 단체교섭의 인정범위가 상당부분 확대되었다.미국의 연방공무
원은 1987년 제정된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해 의회의 전권사항인 재정지출과 무관
한 사항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156)박범석,“공무원의 근로기본권성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2,86쪽 참조
157)박범석,“공무원의 근로기본권성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2002,59쪽․ 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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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의의의 체체체결결결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즉 한 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의 노동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노사 양
자가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보장하되 법치행정과 재정민주주
의 원칙과의 조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22...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의의의 구구구조조조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5개국 공무원노조의 교섭구조가 다양하고 자율성이 대체로 높다는 것이 특징이
다.다만 미국은 연방정부 근로자의 단체교섭은 배타적 교섭대표로 인정받은 경우
에만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고,일본은 교섭당사자가 되려면 등록된 직원단체
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또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5개국은 여러 특별기구를
두고 있는데 미국은 연방공무원들의 노사관계를 다루기 위한 특별기구로서 연방노
사관계원(FLRA)을 두고 있고,영국은 각 성과 하부단위별로 휘틀리협의회라는 노
사협의기관을,프랑스는 자문기관으로서 상급 공무원제도협의회․행정관리협의회․
인사관리협의회 등이 있다.또한 일본은 인사원(NPA)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보수․복지,그밖
에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 등 헌법기관의 행정대표,행정자
치부장관(행정부대표),각급자치단체장 등을 정부교섭대표로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보수등 법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부
를 대표하여 교섭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다만,국가공무원의 법상 근로조건 결정권한은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있으
나 지방공무원의 법상 근무조건과 전체공무원의 복무,인사 등은 행자부장관이 결
정권한을 갖고 있어 이를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행자부 장관이 행정부를 대표하여
교섭위원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용자에 해당하는 정부교섭대표가 복수인 이유는 민간기업의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합의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행능력을 가지지만,정부기관
의 경우는 각 행정기능의 분산으로 특정교섭담당자만을 상대로 실효성 있는 단체
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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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의 경우에 예산확보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교육부장관과 합의된 교원의
처우개선이 예산미확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험에 비추어 정부교섭대표는 효율
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동법
제8조제3항)또는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
대표가 아닌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동법 제8조제4항)
고 규정하여 필요한 경우 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법 제
8조제4항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최소한 임금교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부처의 인
사․복무․예산․노사관계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방안158)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159)
한편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구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독자적으로 행
사하는 등 시․도와 병렬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될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격차에 따른 근무조건의 격차 해소
와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 동급 자치단체간 교섭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따른 조
정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근무조건,임금,복무 등과 같이 전국단위로 체결
되어야 할 사항은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같이 각 부처를 대표하는 국무총리를 중심
으로 하는 관계부처교섭단을 구성하여 협상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한 교섭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333...단단단체체체교교교섭섭섭의의의 효효효력력력

교섭의 결과인 협의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가의 문제는 국가마다 약간씩 다
르다.교섭의경과 협약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나라도 있으나,최종적인 결정권자가
교섭결과를 존중하고 관행에 의해 교섭의 기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10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
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
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
용에 대하여는 정부측 교섭대표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계약형태로 근로조건이 결정되고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

158)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
159)공무원단체는 전국단위교섭은 국무총리를 대표로 관계부처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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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개별 근로계약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지만,공공부문의 경우에는 법령․예
산 등의 형태로 주요 근무조건이 결정되므로 이는 결국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예산보다 우
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법령 및 예산은 그 결정권한이 국회 및 지방의회에 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에 대한 협약체결권의 보장이 입법권 내지 예산심의권을 침해․
제약할 수 있는 권한까지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단체협약에 대해 법
령․예산보다 우위의 효력을 인정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160)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라 하더
라도 국회내지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즉 법
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써 그 한계는 인정하되,정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단체협약체결후 일정한 기간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국회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
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제제333절절절 공공공무무무원원원의의의 단단단체체체행행행동동동권권권

전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5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인정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미국과 일본은 기존의 금지체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
다.다만,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독일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갖지 않는 근로자,즉 사무직근로자와 노무직근로자에게는
쟁의행위가 인정된다.다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공공부문의 근로자에게 쟁의행
위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공공업무의 특수성상 쟁의행위까지 인정하는 것은 곤
란하겠으나,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161)

160)공무원노조법안 심사보고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2004.12
161)박범석,“공무원의 노동기본권성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9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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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절절절 분분분쟁쟁쟁의의의 조조조정정정․․․중중중개개개

사업의 공익성을 이유로 강제중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ILO기준 및 선
진 5개국이 모두 공통적이다.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노
조와 정부와의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에 노동쟁의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 조정제
도와 별도로 직권에 의한 강제 중제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공무원노조의 쟁의권이 부정된다면 단체교섭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강재 중재를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절차를 배제해서는 아니 된다.162)

162)김인재,“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2005,공무원 단결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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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777장장장 결결결론론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공무원 노사관계을 발전
시키는데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공무원노조
법이 공무원노조의 최소설립단위를 규정하여 그 이하의 각 기관을 조직단위로 하
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것은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다.특히
‘행정부’부분은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업무 영
역이나 이해관계도 색다른 타 부처 국가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야만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조
합 설립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조
설립의 자율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 본다.불필요한 설립단위제한은 초기부터 노
조의 구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조항인 만큼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가입법위를 직급(6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의 경우에도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직급과 업무특성에 따른
가입제한의 이중성으로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대상자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 바 이는 개정되어 직급에 의한 가입제한이 아닌 업무특성에 따라 한
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 정책결정사항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사항에서 제외한다고 하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사항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근무조건과의 관계에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
호하여 정부와 공무원노조간 교섭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협상 대상 여부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단체협약의 내용이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조례에
의한 위임를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내
용의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국회의 입법권․예산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지만 결국 규범적 부분의 규범력을 상실하게 하는 점에서
단결자유의 외형만을 남기고 협약사항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바,개정이 필요
하다.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이행이 확보되는 것으로써 그 한계는 인정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중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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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제출하는 정부예산안에,특별시장․도지사 등이 체결한 경우는 시․도 예산안
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와의 비교형량을 위해 쟁의행위의 제
한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파업예고제,업무
복귀명령제 등 공공복리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사이의 법익 균형을 규범 조화적
으로 맞출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단체행동권 자체
를 박탈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
의 원칙 중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제한으로 장
기적으로 볼 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교원노조법과 거의 비슷한 체제로써,앞으로
많은 수정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본 바 그들
은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제도화를 통하여 발전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우리의 특수한 여건 즉 노사현실과 노사관행,국민의식 수준이나 노사
관계 당사자의 의식수준 등을 고려한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헌법의 기본정신․이
념을 바탕으로 하여 ILO의 국제노동기준과 선진각국의 입법례를 수렴하는 방향으
로 공무원노조법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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